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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는 핵심 세무 업무인 '장부작

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

게 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

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

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

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골자를 같이 한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

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

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

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

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기재위에서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한한 2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

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

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원님

께서는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

대를 많이 해오셨다.”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라

고 반박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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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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